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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 - 법무뉴스

법무매거진

국가상대 배상청구는 

‘정부 과실’ 입증돼야 법무뉴스

- 이태원 핼러윈 참사

‘이태원 핼러윈 참사’ 유가족과 부상자가 정

부 지원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

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“참사 당시 5~6명 무리가 고의로 사람들을 

밀면서 사망 사고가 터졌다.”는 제보 등이 잇

따라 나오면서, 경찰이 31일 조사에 나선 상

태다. 사실로 확인된다면 유가족 등이 가해자

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

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. 한 변호사는 “군중이 

밀집한 사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

밀려 숨지거나 다쳤다고 재판 과정에서 입증

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.”고 했다.

〈31일 오전 서울시청에 마련된 ‘이태원 핼러윈 참

사’ 추모를 위한 합동 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헌

화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〉

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

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. 일본 효고현 아카시

시(市)가 2001년 주최한 불꽃놀이 행사에서 

11명이 압사(壓死)하자, 유족들이 2005년 시 

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6800만엔의 손

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. 한 법조인은 ‘일

본 사례는 행사를 주최한 시 당국의 안전 관리 

소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아낸 것인데 

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지자체가 주최자가 아

니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손해배상은 힘들 것’

이라고 했다.

국가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공무원의 과

실, 시설물 관리 하자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

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. 한 변호사는 “현재 

드러난 상황만으로는 ‘정부 과실’로 보고 배상 

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.”고 했다.


